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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기평, R&D 관련 비리 내부고발 묵살 등 조직적 은폐 드러나 

소속 연구원, 뇌물수수 구속 사건은 

언론보도 통제, 국감 자료 요구에 고의 누락

전순옥 의원“관련자들, 엄중 문책해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이하 ‘산기평’)이 내부 고발사건을 부실하게 감사하

여 ‘무혐의’ 처리하고,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민주통합당 전순옥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산기평이 내부고발자의 고발을 묵살하고, 무혐의로 결론내린 후, 이를 은폐하려고 했

다”고 밝혔다.

 전순옥 의원실이 밝힌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다.

 지난 해 5월, 산기평으로부터 여러 건의 R&D 과제를 수행한 B업체 직원 A씨는 자신

의 실명으로 산기평 홈페이지에 연구비 횡령 사건을 고발했다. 고발 내용은 “사업정

산서 등을 허위로 꾸며, 정부출연금 수십억원을 횡령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며칠 후, 

A씨는 산기평으로부터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그러자, A씨는 

산기평의 조사를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동일한 내용을 진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A씨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조사를 벌인 결과, 사실임

을 확인하고, 사건을 경찰과 지식경제부에 이첩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고발인 A씨의 주장대로 업체 대표의 횡령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수사결과를 언론에 공표했다. 이는 2012.9.10.자 연

합뉴스, KBS, YTN, 매일경제 등의 언론매체에 ‘정부 출연 중기 지원금 꿀꺽..업체 대

표 5명 적발’, ‘정부지원 기업‘연구개발비 줄줄’’, ‘중소기업 5곳, 정부 연구지

원비 8억 꿀꺽’ 등의 제하로 기사화 되었다.

 한편, 산기평 홈페이지에 고발한 A씨의 게시글은 A씨의 동의도 없이, 무단삭제되었

다. 산기평은 전순옥 의원이 제출요구한 국정감사 자료(홈페이지 민원접수 내역)에 해

당 사건을 누락했다. 또한, 이 사건을 고발한 A씨는 내부고발을 하였다는 이유로 B업

체에서 해고되었다.

 한편, 산기평은 소속 연구원의 뇌물수수 구속 사건에 대한 언론통제와 국감자료요구

를 고의적으로 누락한 정황이 발견됐다.

 최근까지 산기평의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던 C씨는 2008년 과제 선정과정에서 업체 

브로커에게 3,000만원의 금전을 받았다. 검찰은 올해 초, 이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

했다. 지난 9월 6일, 검찰은 C수석연구원에게 뇌물죄를 적용하여 구속했고, 산기평은 

9월 19일 C수석연구원을 직위해제했다. 

 전순옥의원실이 9월 25일 산기평에 <최근 5년간 퇴사한 임직원을 포함하여 내부징

계를 받았거나 사법처리를 받은 사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산기평은 9월 

28일, 해당 자료를 보내왔다. 그러나, C수석연구원 관련 뇌물 수수사건 관련 사항은 

빠져 있었다. 자료 허위 제출 또는 고의 누락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9월 28일, 이 사건을 보도한 D언론매체의 기사(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이기

섭원장, 취임하자마자 직원비리 터져 골머리 아픈 사연)가 다음 날 감쪽같이 사라졌다.  

 전순옥 의원은 “R&D 연구비리 관련 사건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도 국민들의 

심정이 착찹할텐데,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인 산기평

에서 내부고발자의 고발을 묵살하고, 홈페이지 고발 내용을 삭제해 증거 인멸을 시도

하였으며, 나아가 국회를 상대로 그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사실에 참담한 심정”이

라며, “이번 일에 대한 잘잘못을 명확히 따져,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해 유사한 사건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